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2. 23 선고 2018가합594591(본소), 2019가합590381(반소) 판결

[공사대금ㆍ하자보수 손해배상 청구]

전   문

원고(반소피고)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백상

담당변호사 김재철

피고(반소원고)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률

담당변호사 김행석

변론 종결2021. 10. 21.

판결 선고2021. 12. 23.

주   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1,099,173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2. 19.부터 2021.

12. 23.까지 연 6%의,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 및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그중 3/10은 피고(반소원고)가, 나머지는 원고(반소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360,783,321원과 그중 147,484,187원에 대하여는 2017. 11. 1.부터, 213,299,134원에

대하여는 2018. 3. 21.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6%,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

연 15%,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114,227,861원과 이에 대한 2017. 11. 28.부터 2019. 12. 18.까지 연

6%,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공사 하도급계약체결

1) 피고는 2017. 4. 20.경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이 발주한 서귀포시 D외 1필지 지상 D

공동주택 신축공사(이하 'D 공사'라 한다)와 서귀포시 E외 2필지 지상 오피스텔 신축공사(이하 'E

공사'라 한다)를 각 도급받았다.

2) 원고는 2017. 4. 20. 피고로부터 위 1)항 각 공사 중 인테리어 공사를 하수급받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D 인테리어 공사는 계약금액 1,000,000,000원, 공사기간 2017. 4. 20.부터

2017. 9. 30.까지, 지체상금율 계약금액의 0.1%로, 위 E 인테리어 공사는

2,2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7. 4. 20.부터 2017. 8. 30.까지, 지체상금율

계약금액의 0.1%로 각각 정하고, 다만 공사대금은 목적물 수령일부터 원고가 발주자인 C으로부터

직접 지급받기로 피고와 약정하였다.

3) 원고와 피고는 2017. 8. 24. E 인테리어 공사의 공사기간을 2017. 8. 30.에서 2017. 9. 29.까지

연장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원고가 하수급받은 D 인테리어 공사를 '이 사건 제1공사'로, E

인테리어 공사를 변경계약을 포함하여 '이 사건 제2공사'라 하고, 위 각 공사를 묶어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나. 원고의 공사 완료와 건축물 사용승인

1) 원고는 이 사건 제1공사를 준공예정일인 2017. 9. 30. 무렵 마쳤고, 피고는 D 공사를 마쳐 2017.

12. 21. 지상 5층 규모의 공동주택 사용승인을 받았다.

2)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제2공사를 준공예정일 이후인 2017. 11.경 마쳤고, 피고는 2017. 11. 28.

지상 8층 규모의 오피스텔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하자의 존재와 하자보수비

이 사건 공사에 따라 D 공동주택과 E 오피스텔에 설치된 가구 및 타일, 수장, 내장 부분에 흠집, 찍힘

등 손상이 있거나, 그밖에 기능상, 미관상 하자가 존재하였는데, 위 하자보수에 필요한 비용은 이 사건

제1공사 7,795,517원(=가구 3,542,570원1) + 타일 2,007,564원 + 수장,내장 2,245,383원), 이

사건 제2공사 36,350,547원(= 가구 6,499,739원 + 타일 16,049,963원 + 수장,내장

13,800,845원) 합계 44,146,064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1, 2호증의 각 1, 2, 을 제12

내지 17, 32 내지 3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감정인 F의 하자감정결과,

변론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공사계약의 계약금액은,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 항목, 규격, 수량을 기재하여 보낸 견적서에

원고가 단가를 기입하여 이에 따라 계산한 공종별 금액을 기초로 정해졌고, 원고와 피고는 견적내역

외 공사가 이루어진 경우 추가공사비용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지시로 시공내용 변경에

따른 필요 시설과 공사 물량이 변동하여 계약내역서에 없는 추가 공사를 시행하였는바, 별지 1, 2 각

추가공사비 내역표 중 '감정금액'란 기재와 같이 제1공사 155,279,704원, 제2공사 249,649,681원2)

이

각각 산출되었으므로, 피고는 위 추가공사비 합계 404,929,38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위

기초사실에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사에 따른 하자보수비가 이 사건 제1공사 7,795,517원, 이



사건 제2공사 36,350,547원 합계 44,146,064원으로 감정되었으므로, 피고는 위 1)항

추가공사비에서 위 하자보수비를 뺀 금원 합계 360,783,321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위 금원 지급을 본소로 청구한다.

나. 피고

1) 원고 주장의 추가공사비 중 별지 1. 순번 1, 4 내지 6, 9 내지 11, 16, 17, 19 내지 21, 23, 24번

합계 77,037,366원, 별지 2. 순번 3 내지 7, 9, 12, 13, 17, 20, 21, 31, 32번 합계 78,786,215원

총계 155,823,581원을 추가공사비로 인정한다. 그러나 원고 주장의 나머지 추가공사는, 그 성질상

원래의 공사 시공을 위해 선행되어야 하거나, 당연히 시공되어야 할 내용 혹은 원래의 공사를

진행하던 중 품질 관리를 위해 원고 스스로 시공하였을 뿐 피고와 추가공사비 지급약정을 체결하고

진행한 사항이 아니므로 추가공사라고 볼 수 없음에도, 감정인이 계약내역서에 없는 사항이라고 단순

판단하여 공사비를 감정한 것이므로, 피고에게 추가공사비 지급의무가 없다.

2) 위 1)항의 추가공사비 155,823,581원에서 원고의 추가공사 과정에서 본 공사계약에서 정한 공사

일부를 실시하지 않거나 축소 실시하게 되었는바, 이 부분 공사비 83,345,378원을 공제해야 한다.

또한 원고도 자인하는 감정결과에 따른 하자보수비 44,146,064원 외에도 원고의 이 사건 제2공사의

잘못으로 배관이 막히는 바람에 피고는 배관교체와 청소비 10,560,000원의 손해를 입었다. 그리고

원고는 이 사건 제2공사를 준공예정일인 2017. 9. 30.까지 완성하지 못하고 60일이 지난 2017. 11.

28. 완공하여, 이에 따른 지체상금 132,000,000원(= 2,200,000,000원 × 60 × 1/1000)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따라서 추가공사비 155,823,581원에서 미시공 등으로 감액되어야 할 83,345,378원을 뺀

원고의 나머지 추가공사대금채권 72,478,203원은 피고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

44,146,064원, 지체상금채권 132,000,000원, 배관교체에 따른 손해배상채권 10,560,000원을

대등액에서 상계하면3) 남아있지 않고, 오히려 원고는 피고에게 114,227,861원(= 하자보수비

44,146,064원 + 지체상금 132,000,000원 + 배관교체로 인한 손해 10,560,000원 - 추가공사비

72,478,203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반소로 위 금원 지급을

청구한다.

3.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총 공사대금을 정하여 한 공사 도급계약의 경우 도급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에게 당초의

총 공사대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할 의무는 없고, 다만 수급인이 본 계약 내용에

없는 추가공사를 하였다면 그에 대한 추가공사비를 지급할 여지가 있을 뿐인바(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5다63870 판결 참조), 수급인이 도급인을 상대로 추가 공사대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수급인이 당초의 약정을 초과하는 추가공사를 실제로 했다는 사실과 도급인과 위 추가공사에 대한

추가공사비 지급약정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한다.

나. 개별 공종에 대한 판단

1) 원고가 별지 1, 2 각 추가공사비 내역표 기재 각 공사를 시공하였는데, 그중 이 사건 제1공사인

별지 1 공사를 2017. 10. 31. 완료하여 피고에게 D 공동주택을 인도한 사실, 그런데 별지 1. 순번 1,

4 내지 6, 9 내지 11, 16, 17, 19 내지 21, 23, 24번 공종 합계 77,037,366원, 이 사건 제2공사에

관한 별지 2. 순번 3 내지 7, 9, 12, 13, 17, 20, 21, 31, 32번 공종 합계 78,786,215원 총

155,823,581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2)항에서도 같다)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와 추가공사비

지급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고, 위 공사를 시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별지 각 추가공사비 내역표 중 나머지 공종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가스쿡탑 및 후드 설치공사(별지 1. 순번 2, 3, 2. 순번 1, 2) ⇒ 배척

갑 제12, 13호증, 을 제3, 5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F(이하 '감정인'이라고만 한다)의 공사비

감정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전 원고에게 공종별 품명,

단위, 수량을 특정하여 기재한 견적서를 보내어 원고로 하여금 해당 부분에 재료비, 노무비 등 단가와

금액을 기재하도록 요구한 사실, 이후 원고가 회신한 견적서에 기초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의 계약금액을 정하고, 원고의 공사 범위를 석공사, 타일공사, 목창호공사, 경량 철골 공사,

수장 공사, 가구 공사로 특정하면서, 가전기기류 일체 등 견적 내역 외 공사는 제외하기로 약정한

사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계약내역서 중 가구공사인 싱크대 공사 부분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지 아니한 가스쿡탑과 후드를 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다음 각 사정을 고려할 때 위 시공 사실과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로는 피고와 한

추가공사비 지급 약정에 따라 원고가 가스쿡탑과 후드를 시공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싱크대 공사는 일반적으로 후드(연기나 냄새를 내보내기 위하여 가스대 위에 설치한

공기배출장치를 말한다)를 포함한 상부장과 쿡탑(Cooktop, 전기 또는 가스를 이용하는

내장형레인지를 말한다)을 포함하는 하부장 설치 작업으로 구성되는데, 계약내역서 중 싱크대 부분에

각 세대 유형별로 수량과 단가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어서 가스쿡탑과 후드가 누락된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

② 또한 전기쿡탑이 아닌 가스쿡탑과 후드가 원고의 인테리어 공사 범위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다는

'가전기기'인지도 명확하지 않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위 가스쿡탑과 후드를 추가 시공하게 된

경위가 무엇이고, 피고가 요청한 시기가 언제인지 등에 관한 원고의 구체적인 주장이 없다.

③ 원고는 피고의 전무이사 G와 업체, 단가, 수량에 관하여 구두 협의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현장소장 겸 현장대리인 H이 작성한 작업일보(갑 제8, 19, 52호증, 을 제19호증),

요청공문(갑 제10, 20, 36 내지 51호증), 회의록(갑 제4, 5, 18호증) 어디에도 피고의 지시나 협의가

있었음을 알 수 있는 기재 내용이 없고, 다만 갑 제52호증의 6 내지 15 각 기재에 따르면, 원고가

2017. 10. 20.경 E 오피스텔에 싱크대를 입고해 그때부터 같은 달 30일경까지 싱크대를 설치하면서

위 후드 등을 함께 설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④ 감정인은 계약내역서에 해당 항목이 기재되지 않은 점을 들어 공사비를 기계적으로 산출하였을 뿐

추가공사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판단을 유보하였다.

나) 거실등 보강공사 등(별지 1. 순번 7, 8, 별지 2. 순번 8) ⇒ 인정

갑 제4호증, 갑 제52호증의 9 각 기재, 감정인의 공사비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원고는 위 가)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공사범위에서 포함되지 아니한 조명공사로 거실등 보강공사,

주방등 타공 및 보강공사를 피고의 I 상무와 협의하여 시행한 사실, 위 별지 해당 부분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제1공사 합계 2,288,765원(별지 1. 순번 7, 623,739원 + 순번 8, 1,665,026원), 제2공사

1,760,000원(별지 2. 순번 8)이 공사비로 지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부분 추가공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발주자인 C이 분양계약 체결을 위해 설치한 모델하우스를 기준으로 각 전등



위치가 결정되므로 원고는 구조상 문제가 없도록 천장 공사를 시공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제2공사와

달리 제1공사는 시공에 관하여 피고와 협의한 사실 자체도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각 등의 설치 및 보강공사는 조명공사로 애초 원고가 맡은 인테리어 공사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원고가 제출한 천장조명, 타공에 관한 회의록(갑 제4호증)은 이 사건 제2공사에 관한

문서이긴 하나 이 사건 제1공사를 제외하고 제2공사에 한하여 협의하였을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다) 현장정리정돈(별지 1. 순번 13, 별지 2. 순번 22) ⇒ 배척

갑 제15호증의 1, 2 각 영상, 감정인의 공사비 감정결과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공사에 따른

폐기물을 처리하였는데, 제1공사의 폐기물처리비로 24,713,366원, 제2공사의 폐기물처리비로

56,333,141원을 각각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위 증거에 을 제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 사실과

그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로는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추가공사비지급약정에 따라 위 폐기물을

처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의 특약으로 원고의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자재쓰레기 정리와

현장정리는 원고가 맡기로 약정하였다.

② 원고가 처리한 폐기물들은 원고의 인테리어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자재쓰레기로 보일 뿐 피고가

담당한 D, E 각 공사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앞서 본 작업일보, 공문, 회의록에서

피고의 공사로 발생한 폐기물 처리에 관하여 협의하였음을 알 수 있는 기재 내용도 없다.

③ 감정인은 계약내역서에 해당 항목이 기재되지 않은 점을 들어 공사비를 기계적으로 산출하였을 뿐

추가공사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판단을 유보하였다.

라) 장비비(별지 1. 순번 14, 별지 2. 순번 29) ⇒ 배척

감정인의 공사비 감정결과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자재를 운반하기 위해 지게차 등을

사용하였고, 이를 위해 이 사건 제1공사의 장비비로 9,498,000원, 제2공사의 장비비로

7,538,000원을 각각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같은 증거와 변론의 전체 취지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위 인정 사실과 원고 제출 증거로는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공사비지급약정에 따라 장비비를 지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가 맡은 인테리어 공사의 특성상 D 공동주택과 E 오피스텔 내에 자재 운반이 필요하므로

원고의 공사 진행을 위해 장비 제공이 당연히 선행되거나 수반되어야 한다.

② 애초 본 공사도급계약에서 엘리베이터나 다른 양중 장비를 이용하도록 정하여 수급인인 원고가

별도의 시설이나 장비를 제공할 필요가 없었으나 공사 진행 중 엘리베이터 등을 이용할 수 없게 되어

부득이 원고가 장비를 제공하였다는 점에 관한 원고의 주장도 없다.

③ 특히 원고는 이 사건 제2공사에서 피고에게 사다리차나 양중 장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한 것과

달리 이 사건 제1공사에서는 위 장비 제공에 관하여 요구한 바 없다. 또한 원고가 제공하였다는

지게차는 공사 과정에서 필요한 하역작업을 위한 장비인바, 피고가 지게차를 제공하기로 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제공하였다는 점에 관한 주장·증명도 없는 이상 위 지게차는 애초부터

원고가 자신의 공사를 위해 제공해야 할 장비라고 봄이 옳다.

④ 감정인은 계약내역서에 해당 항목이 기재되지 않은 점을 들어 비용을 기계적으로 산출하였을 뿐

추가공사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판단을 유보하였다.

마) 보양재(별지 1. 순번 15, 별지 2. 순번 23) ⇒ 배척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공사 과정에서 자신이 기설치한 마루판, 벽체, 문틀 등에

원고의 자재 운반 등이나 시공으로 흠집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직포 등으로 깔아 예방하는 보양재

작업을 하였고, 그 시공에 제1공사는 9,988,220원, 제2공사는 24,709,190원을 각각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변론의 전체 취지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위 보양재 작업은

원고가 싱크대 등 가구 반입과정에서 기시공한 바닥 등을 보호하기 위해 행한 작업으로 하자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사전적 조치로 보일 뿐, 피고의 요구에 따른 공법변경 등으로 수행한 공사라고 보기

어려운 점, 위 보양재 작업에 관하여 피고가 지시하였거나 피고와 협의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는 점을 고려하면 위 인정 사실과 원고 제출 증거로는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공사비 지급약정에

따라 보양재 작업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바) 주방 상부장 재시공(별지 1. 순번 18) ⇒ 배척

원고는, 피고가 시공한 D 공동주택의 각 세대별 주방, 창호 등 높이가 일률적이지 않아 주방 상부장이



창호에 걸려 부득이 철거 후 위치를 재조정하여 재시공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재시공비

3,355,799원을 추가 공사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감정인은 이 부분에 대한 감정에서도 원고와

피고의 주장이 서로 이견이 있으나 이에 대한 판단은 감정 범위가 아님을 이유로 재시공 비용을

산출하였을 뿐이다. 이러한 사정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사정 즉, 원고는 E 공사

현장에서 오피스텔 내 창호 등을 실측한 뒤 이에 따라 싱크대 등 가구를 주문한 것과 달리 D 공사

현장에서는 이에 대한 실측 없이 싱크대를 주문·제작하여 상부장이 창호와 맞지 않아 이를 맞추기

위해 상부장 철거 및 재조정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가 싱크대 설치공사를 하면서

피고로부터 제공받은 설계도면의 창호 높이를 신뢰하여 이에 맞추어 상부장을 주문·제작하였으나 위

설계도면의 높이 표시가 잘못되었다거나 달리 실측이 필요 없는 특별한 사정에 대한 주장·증명이 없는

이상 상부장 재시공은 결국 원고의 시공상 하자를 보수 또는 예방하기 위한 조치일 뿐 피고와

추가공사비 지급약정에 따라 시공한 추가공사라고 보기 어렵다.

사) 바닥 및 벽체 마감 실리콘 공사(별지 1. 순번 22번) ⇒ 배척

원고는 피고가 시공한 D 공사의 바닥 몰탈 레벨불량으로 발생한 틈을 메우기 위하여 실리콘 공사를

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보수비 1,081,853원은 피고가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감정인은 계약내역서에 실리콘 공사 항목이 별도로 없음에도 원고가 시공한 실리콘 공사비를

산출하였을 뿐 추가 공사인지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 점, 피고가 시공한 바닥 및 벽체 공사의

모르타르에 수평이 불량하여 이를 보완하기 위해 원고가 시공한 것인지 알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작업일지(갑 제19호증)에도 레벨불량과 이에 대한 피고의 실리콘마감지시를 알 수 있는 기재

내용을 발견할 수 없다]을 고려하면 원고가 실리콘 공사를 시행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와 추가공사비

지급 약정에 따라 위 시공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아) 레미탈 및 떠붙임용 시멘트(별지 1. 순번 15) ⇒ 인정

감정인의 시공비 감정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원고는 본공사계약에서 타일시멘트를

재료로 압착붙임 방식으로 타일공사를 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피고의 지시에 따라 레미탈 및

떠붙임용 시멘트를 재료로 떠붙임공법으로 변경시공하였고, 감정인은 원고가 제시한 레미탈

납품서와 인수증, 송장을 자료로 삼아 13,473,840원(부가가치세 별도)의 시공비용을 산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비용을 추가공사비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감정인이 원고가 제시한 증빙자료인 레미탈 납품서 등을 가지고 E 공사 현장에

위 재료가 실제 사용되었는지 별도의 확인 없이 비용을 산출하여 부당하고, 본 계약내역서에 압착용

타일시멘트로 산정된 5,800,000원은 레미탈과 떠붙임용 시멘트로 대체되었으므로, 위

추가공사비에서 압착용 타일시멘트로 산정된 금액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감정인의 감정 결과에 따르면 감정인은 원고가 제출한 납품서, 송장, 인수증(2019. 8.

12.자 감정서 전자기록 188~191쪽)을 증빙자료로 시공비용을 산출하였는데, 위 납품서 등에 "E",

"E에 있는 J건물", "서귀포시 K건물" 등 이 사건 공사현장에 레미탈 등이 제공되었음을 알 수 있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감정인의 감정 결과가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의 공제 항변에 대하여 본다. 을 제18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계약내역서에 원고가

시공방법의 변경으로 사용하지 않게 된 압축시멘트 공사비로 5,800,000원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14호증의 1, 2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원고와 피고는

타일공사의 시공방법 변경에 따라 원고가 부담하게 될 인건비가 증가하자, 위 압축시멘트 공사비

상당액인 5,800,080원을 위 시공인건비 차액과 서로 상쇄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자) 아트월 코너비드(별지 2. 순번 16) ⇒ 배척

원고는 본공사 진행 중 거실 아트월 코너비드가 추가되었고, 그 시공비 166,600원을 추가공사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사정 즉, 코너비드는 건축 자재가 "ㄱ"자로

결합되는 자리에 불안전하게 결합된 자재 상태를 감추기 위한 시공방법 또는 그 자재를 일컫는 것인

점에 비추어 비록 계약내역서에 위 항목이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원고의 시공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공종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코너비드 시공이 피고와 공사비 지급약정에 따라 원고가 추가시공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차) 1층 복도, 외부 공용화장실, 현관바닥 공사(별지 2. 순번 18, 19) ⇒ 배척



원고는, 피고가 맡은 E 공사의 골조공사에서 높이가 일정하지 않아 붙임 몰탈만으로는 시공이

불가능해 레미탈로 바탕면을 고르게 만들고 타일을 시공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시공에 든 비용 합계

7,155,313원을 추가공사비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 각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로는 피고의 바닥 골조공사가 미흡해 원고가 바닥 몰탈 공사를 추가로

시공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E 공사의 오피스텔 1층, 외부 공용화장실, 현관의 각 바닥 타일공사는 이 사건 제1공사계약에서

정한 원고의 공사 범위에 포함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② 그런데 원고의 2017. 10. 11.자 공문(갑 제10호증의 8)에 따르더라도, 원고는 피고에게 7, 8층

바닥의 레벨링을 요청하였음을 알 수 있을 뿐 그외 공문, 작업일보 등에서 1층 복도, 외부 공용화장실

바닥의 레벨링을 요청한 자료를 찾기 어렵다.

③ 다만 원고와 피고의 공사에 관한 협의 내용이 담긴 2017. 8. 18.자 회의록(갑 제5호증)에 "바닥

몰탈 레벨 균일하게 요청(현관 area) 상차에서 단작업을 하였으나 맞추어 작업하지 않음"이라고

기재되어 있긴 하나, 위 문구만으로는 누가 누구에게 요구한 것인지, 골조공사의 문제 발생에 따라

협의된 것인지에 관하여 알기 어렵다.

④ 감정인은 단지 계약내역서에 없는 사항으로 보아 비용을 산출하였을 뿐 타일 붙임공사의 원인에

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다.

카) 핀제거공사(별지 2. 순번 24) ⇒ 인정

갑 제4호증의 기재, 감정인의 공사비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피고는 콘크리트 타설

과정에서 필요한 거푸집을 잡아주기 위해 설치한 핀을 원고의 공사 수행을 위해 제거하여야 하나,

가용인원 부족에 따라 원고에게 요구해 제거하도록 한 사실, 원고의 위 제거 작업에 774,712원이 든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부분 추가공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타) 엘리베이터 보양공사(별지 2. 순번 26) ⇒ 배척

원고는, 피고의 지시로 엘리베이터 보양공사를 하였다면서 그 비용 443,245원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감정인의 감정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알 수 있는 사정 즉, 피고는 E 공사에서 자재

운반을 위해 사다리차를 이용하고, 원고에게도 이를 이용해 작업을 진행할 것을 지시하였는데, 원고의



가구 설치가 지연되면서 피고 제공의 사다리차를 이용할 수 없게 되자 오피스텔 내에 시공된

엘리베이터를 자재 이용에 사용하게 되어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설물 흠집을 막기 위해

보양공사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감정인 역시 계약내역서에 없는 항목임을 들어 공사비용을

산출하였을 뿐인 점에 비추어 보면, 위 보양공사 시공 사실과 그 밖에 원고 제출 증거들로는 원고의

가구반입 과정에서 피고가 기시공한 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한 시공인 보양공사를 지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파) 화장실, 주방 벽체 실리콘 마감공사(별지 2. 순번 27) ⇒ 배척

원고는, 시방서에 포함되지 않은 화장실과 주방, 다용도실 벽체의 실리콘 마감공사를 피고의 지시에

따라 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공사비 5,836,6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화장실, 주방의 타일 마감을 불량하게 시공해 실리콘으로 마감한 것에 불과하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피고가 맡은 화장실, 주방, 다용도실 벽체의 실리콘 마감을 피고의 지시에 따라

원고가 시공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감정인의 하자감정결과(2020. 7. 9.자 감정서,

26/270쪽)에 따르면 원고가 시공한 화장실, 주방, 복도 타일의 균열, 들뜸, 줄눈 불량으로 피고가

이를 교체 또는 보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자신의 타일 마감공사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실리콘 마감 시공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하) 현장사무실 설치(별지 2. 순번 32) ⇒ 일부 인정

원고는 이 사건 제2공사의 공사기간이 피고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연장되었으므로, 연장기간 원고가

현장사무실로 사용한 컨테이너 1개소의 4개월 임차비용 935,400원은 피고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공사기간 연장의 귀책사유는 원고에게 있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감정인은 2017. 9.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4개월간 현장사무소 비용으로 원고가 2018. 3. 2.자로

이체한 935,400원을 인정하였다. 원고의 주장은 피고의 귀책사유로 연장된 공사기간 동안

간접공사비 중 사무실 임차경비가 발생하였으므로 위 비용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뒤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위 공사기간 중 2017. 9. 30.부터 2017. 10. 25.까지 26일의 지연은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위 전체 기간 122일(2017. 9. 1. ~ 2017. 12. 31.) 중 약정

공사기간인 2017. 9. 29.까지 발생한 현장사무실 비용은 공사지연과 무관하게 원고가 부담하여야



하므로, 약정 준공일 다음날인 2017. 9. 30.부터 2017. 12. 31.까지 93일의 현장사무소 비용

713,050원(= 935,400원 × 93/122) 중 26일치에 해당하는 199,347원(= 713,050원 × 26/93)을

인정한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추가공사비는 별지 1, 2 각 인용금액란 기재 합계

191,752,269원[= 1공사 87,258,744원(부가가치세 포함4) ) + 2공사

104,493,525원(부가가치세 포함)]과 그중 87,258,744원에 대하여는 원고의 추가공사 완료일

다음날인 2017. 11. 1.부터, 104,493,525원에 대하여는 추가공사완료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2018. 3. 21.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다만 위 금원에서 원고가 자인하는

하자보수비를 상계하여야 하는바, 이는 항을 바꿔 살펴본다).

4. 피고의 항변과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공제 주장에 대한 판단

갑 제3호증의 2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이 사건 제1공사의 추가공사에서 시공내용

변경에 따라 원고는 애초 본 공사내역에 포함된 공사비 83,345,378원(부가가치세 포함)의

자기질타일 공사, 벽, 띠장 설치, 합판붙임, 석고판본드붙임(내가면벽), 피트칸막이벽, 경량칸막이

공정 등을 시공하지 않거나 축소 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5) . 따라서 추가공사비에서 위

감액공사비를 공제하여야 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고, 이로써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이 사건 제1공사비는 3,913,366원(= 87,258,744원 - 83,345,378원), 제2공사비는

104,493,525원이다.

나. 상계 주장에 대한 판단

1) 지체상금채권 가) 이 사건 제2공사계약에서 원고가 준공기일인 2017. 9. 29.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에게 매 지체일수 마다 계약서상의 지체상금률 1/1000을 계약금액

2,200,000,000원에 곱하여 산출한 지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정한 사실은 앞서 살핀 바와 같고,

이 사건 제2공사가 위 준공기일까지 완료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에게 공사완료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다음 사정을 들어 이 사건 제2공사의 지연은 원고가 아닌 피고의 귀책사유에

따라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선행공정인 오피스텔 내부 벽체 조적공사를 당초 예정일보다

2개월 반이나 지난 2018. 8. 중순에야 마무리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원고는 예정대로 공사를 착수할

수 없었고, 피고 사정에 따라 공사기간을 2017. 8. 30.에서 2017. 9. 29.로 변경하였으나 이후에도

2017. 10. 중순경까지 미장공사, 벽체 하스리 공사, 바닥 몰탈 셀프 레벨링 공사, 편제거, 건축창호

및 유리설치, 전기배선 등 원고의 인테리어 공사 전 시공되어야 될 피고의 공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설계변경 절차도 늦어지면서 후속공정인 원고의 공사도 지체되었다.

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와 갑 제8, 10, 11, 15, 20, 36 내지 5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포함), 을

제5호증, 을 제19호증의 1 내지 7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의 이 사건 제2공사는 2017. 10. 25.까지 원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공사가 지연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① 이 사건 제2공사의 공사비 중 직접공사비 1,706,519,664원은 가구공사(34.8%),

목공사(21.2%), 타일공사(15.8%), 수장공사(14.2%), 목창호공사(8.4%), 경량철골공사(4.1%),

석공사(0.9%), 유리공사(0.3%)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을 제5호증). E 오피스텔은 세대 66호실로

구분되어 있는데, 원고의 인테리어 공사 중 주요 공종인 가구공사, 목공사, 타일공사는 피고가 맡은

호실 내 조적 및 골조공사가 마무리되어야 후속공정으로 진행될 수 있다.

② 그런데 피고의 내부 벽체공사가 지연되어 원고의 인테리어 공사가 예정대로 착수하기 어려워지자,

원고는 앞서 살핀 대로 2017. 8. 24. 피고와 공사기간을 2017. 8. 30.에서 2017. 9. 29.로

변경하고, 그 무렵 피고의 요청으로 조적공사 중 먹매김 작업(먹물, 실을 이용하여 기초, 기둥, 옹벽

등이 세워질 곳에 표시해두는 작업)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가 시공한 조적벽체와 콘크리트벽체의 각

벽면이 고르지 않고, 바닥이 평평하지 않는 등 문제가 있자, 원고는 피고에게 지속적으로 하스리

공사(벽체에 튀어나온 부분을 쪼아 깍아내는 공사) 등 보수를 요구하였으나 피고의 조치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원고의 공사 진행에 영향을 미쳤다(갑 제8호증의 29 내지 31, 갑 제37, 38, 44,

48호증).

③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일부 호실의 벽체에 대한 보강작업을 하는 동안 원고가 다른 호실에서 공사할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벽체 마감의 불량이 원고의 공사 지연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상 8층 건물인 E 오피스텔 내에서 피고의 벽체보강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원고가

다른 호실로 작업 공구 등을 옮기는 데에 따른 작업 시간 증가와 효율성 저하를 고려하면 피고의 공정

지연이 원고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위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④ 또한 피고는 원고로부터 극히 일부 호실의 공정상 문제점이나 지엽적인 문제에 대한 보완을

요구받았을 뿐이고, 피고의 선행 공정에 상당한 문제가 있었던 것처럼 작성된 원고의 작업일보와

공문을 전달받지도 않았으며, 그 내용 또한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증거로 제출한

E 공사에 관한 작업일보(갑 제8, 52호증)는 원고의 현장소장이 업무를 처리한 내역을 그때그때

계속적·기계적으로 작성한 문서로, 피고 역시 그중 2017. 11. 4.부터 같은 달 10일까지 작성된

작업일보(을 제19호증)를 보관하면서 이 사건에 증거로 낸 점, 뿐만 아니라 위 작업일보의 내용은

피고를 수신자로 하는 공문과 이에 딸린 도면, 사진(갑 제11, 20, 36 내지 50호증)에서 알 수 있는

작업 현황과도 상당부분 일치하는 것으로 보여 신빙성이 높다.

⑤ 원고는 피고에게 2017. 10. 25.까지 선행 공정의 보완을 요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그 중

2017. 10. 11.자 공문(갑 제10호증의 8, 갑 제48호증)에는 피고에 대한 요청 사항으로 "벽체마감을

위한 하스리요청, 벽체 마감을 위한 추가 미장요청, 7.8층 바닥 몰탈 수평 불량 ⇒ 바닥 셀프 레벨링

요청"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관련 현장사진 14장이 첨부되어 있다. 또한 2017. 10. 25.자 공문(갑

제51호증)에는 "세대 주방기구 설치를 위한 작업요청[밥통 콘센트설치, 상부장 배선고정(모니터,

조명), 후드 소방라인 체크]" 등 다수 요청 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위 요청 사항으로 미루어 보면,

당시까지 피고의 공사 지연으로 이 사건 제2공사 중 가구공사, 목공사, 타일공사 등 주요 공종이

예정대로 진행될 수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⑥ 다만 원고는 피고에게 위 ⑤항의 2017. 10. 25.자 공문을 끝으로 더이상 공문을 보내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작성일자가 2017. 10. 26.부터 2017. 11. 4.까지인 작업일보(갑 제52호증의 12

내지 21, 을 제19호증의 1)의 각 특기사항 란에도 "발코니 천정, 빨래 건조대 보강 하수파이프 연결"

또는 "연결 요청"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을 뿐인바, 작업일보에 기재된 위 요청 사항에 대하여

피고의 조치가 늦어져 원고의 인테리어 공사 중 어떤 공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인지 알기



어렵고(원고는 피고가 2017. 11. 6.경 위 작업을 처리해주었다고 주장할 뿐이다), 위 공문 내용과

작업일보 특기사항의 문언을 고려하면, 2015. 10. 25.자 공문의 요구사항은 그 즉시 조치되었고, 위

작업일보의 요청사항은 주요 공정인 가구공사, 타일공사, 목공사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을 종합하면, 2017. 10. 26.부터 인테리어 공사의 지연에 원고의 책임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라) 나아가 지체상금의 액수에 관하여 본다.

(1) 건물신축 공사의 미완성과 하자를 구별하는 기준은 공사가 도중에 중단되어 예정된 최후의

공정을 종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사가 미완성된 것으로 볼 것이지만, 그것이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일응 종료하고 그 주요 구조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건물로서 완성되고

다만 그것이 불완전하여 보수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공사가 완성되었으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개별적 사건에서 예정된 최후의 공정이 일응 종료하였는지

여부는 수급인의 주장에 구애됨이 없이 당해 건물신축도급계약의 구체적 내용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기준은 건물신축도급계약의 수급인이 건물의

준공이라는 일의 완성을 지체한 데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지체상금에 관한

약정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된다(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32986 판결 참조).

(2) 이 사건 제2공사계약은 앞서 살핀 대로 피고의 E 오피스텔에 가구, 타일, 목공사 등을 주요

공종으로 하는 인테리어 공사이므로, 원고가 예정된 최후의 공정을 일응 종료하였는지는 이와 같은

계약의 성질을 고려하여야 할 것인바, 을 제17, 20, 43호증, 을 제19호증의 7 각 기재, 이 법원의

서귀포시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실을 종합하면,

원고는 E 인테리어 공사인 이 사건 제2공사를 2017. 11. 28. 종료하였다고 봄이 옳다.

① 원고는 E 공사 현장에 2017. 10. 30.경 에이엘(AL)판넬, 같은 달 31일경 미닫이문, 2017. 11.

6.경 가구 휠라, 같은 달 8일경 이피(E.P)류 가구, 같은 달 11일경 가구 악세사리류, 같은 달 13일경

인조대리석을 각 입고하였다.

② 한편 피고는 2017. 11. 3. E 오피스텔 건물에 대해 사용승인을 신청하였으나, 2017. 11. 23.

원고에게, 이 사건 제2공사가 약정 준공기한이 지난 현재까지 시공이 완료되지 않아 공사 지연으로

(C에) 막대한 지체상금을 부담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이 있음을 알리며 공사완공을 촉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을 보냈다. 이에 원고의 현장대리인 H은 같은 날 피고에게 '현재 시공 중인 E에

있는 J 오피스텔 실내공사를 2017. 11. 30.까지 반드시 준공하겠다'라고 기재한 공문을 보냈다. 위

공문 내용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가 사용승인을 신청하였더라도 그 이후인 2017. 11. 23.까지

원고의 인테리어 공사가 마무리 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③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7. 11. 10.경 사용승인을 받을 정도로 주요 구조부분을 완성하였고,

원고의 현장대리인이 위 ②항의 공문을 임의로 작성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17. 11. 13.경에야 E 공사현장에 인조대리석을 입고한데다가, 지체상금 책임을 추궁할 수

있으니 조속한 공사완공을 촉구하는 피고에게 공사완공을 주장하거나, 지체상금에 대해 반박하지

아니한 채 2017. 11. 30.까지 완공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④ 피고의 사용승인 신청에 대해 서귀포시장은 2017. 11. 28.에 사용승인을 하였다. 원고는 인접

건물 주민의 차면시설 설치 등 민원이 제기되어 민원이 해결될 때까지 사용승인이 보류되고, 피고가

건물 외부공사를 지연하여 사용승인이 늦어진 것이라고도 주장한다. 갑 제9호증의 4, 5 각 영상에

따르면 2017. 10. 23.경 피고가 건물 외부공사를 마무리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나, 위

사실만으로 피고가 2017. 11. 3. 신청한 사용승인의 지연이 위 외부공사 지연 탓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민원 제기로 사용승인이 지연되었음을 알 수 있는 자료도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그렇다면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지체상금은 2017. 10. 26.부터 2017. 11. 28.까지

34일에 대한 지체상금 74,800,000원(= 계약금액 2,200,000,000원 × 0.1% × 34일)이 된다.

따라서 원고는 지체상금으로 피고에게 위 74,8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이하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지체상금 채권을 '이 사건 지체상금 채권'이라 한다).

2) 하자에 관한 손해배상채권 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원고의 이 사건 공사에서 하자가 발생하였고,

위 하자보수에 필요한 비용은 이 사건 제1공사 7,795,517원, 제2공사 36,350,547원 합계

44,146,064원이다. 한편 원고는 위 제2공사에서 세대내 욕실, 발코니 타일 작업을 위한 몰탈 타설

중 배수배관에 몰탈이 들어가 막히게 되었고, 이에 피고는 배수관 교체와 청소를 하는 데



10,560,000원의 비용을 지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6) .

나)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 각 공사에 따라 발생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금

44,146,064원, 몰탈작업으로 피고의 배수관이 막혀 발생한 손해배상금 10,560,000원과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이하 위 각 채권을 묶어 지칭하는 경우 '이 사건 하자보수 등

손해배상 채권'이라 한다).

3) 상계의 구체적 계산 가) 관련 법리

(1) 민법 제492조 제1항에서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라 함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이행의 청구를

할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지 채무자가 이행지체에 빠지는 시기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1. 12. 22. 선고 81다카10 판결 참조). 그리고 민법 제667조 제2항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보수청구권과 병존하여 처음부터 도급인에게 존재하는

권리이고,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때에 성립하는 것이므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하자가

발생하여 보수가 필요하게 된 시점에 성립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55632 판결 참조). 따라서 민법 제667조가 정하는 수급인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무는 이행의 기한이 없는 채무로서 성립과 동시에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2다100067, 2012다100074 판결 참조).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수급인이

도급계약에 따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도급인의 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인 하자확대손해로 인한 수급인의 손해배상채무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2) 도급계약에서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 민법 제667조 제2항에 따라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하여 그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민법

제667조 제3항에 따라 민법 제536조가 준용되는 결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이 가지는

보수채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이와 같이 도급인이 하자로 말미암은 손해배상청구권을 보유하고

이를 행사하는 한에서는, 그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보수지급채무에 대한 이행거절의사를 밝히지

않더라도 수급인이 그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그러한 이행거절권능의

존재 자체로 도급인의 이행지체책임은 발생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은 관계는 동일한 도급계약에서



보수채권을 보유하고 행사하는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에 대한 이행지체책임의

발생 여부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다만 그와 같이 도급계약에 기하여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반대채권의 존재로 인하여 상대방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권능을 가지고 이행지체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서로 자신과 상대방의 채무액 중 대등액의 범위에 한하여 인정될 뿐이므로, 당사자 쌍방의

채무액을 비교하여 일방의 채무액이 상대방의 채무액을 초과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일방의 나머지

채무액에 대하여는 동시이행관계 및 이로 인한 이행거절권능이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다26455(본소), 2007다26462(반소) 판결 참조].

나) 판단

(1)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의 경우

앞서 본 법리,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각 자동채권 중 그 이행기가 2017.

10. 31.인 이 사건 제1공사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 7,795,517원 중 3,913,366원과

이행기가 2017. 11. 28.인 이 사건 제2공사에 관한 하자보수 등 손해배상채권 46,910,547원(=

36,350,547원 + 10,560,000원), 원고의 수동채권인 제1공사의 추가공사대금채권 3,913,366원과

제2공사의 추가공사대금채권 104,493,525원 중 46,910,547원은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양 채권은 위 각 이행기가 도래하여 상계적상에 있었다. 그리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하자보수 등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채권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미지급 공사대금 등 채권과

상계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피고의 이 사건 2021. 4. 16.자 반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같은 날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위 상계적상일에 소급하여 이 사건

제1공사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채권 중 3,913,366원과 원고의 추가공사대금 채권, 이

사건 제2공사의 하자보수 등 손해배상채권과 원고의 추가공사대금 채권 중 46,910,547원은 상계로

모두 소멸하였다.

(2) 나머지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의 경우

피고의 나머지 자동채권인 이 사건 지체상금 채권 74,800,000원과 원고의 수동채권인 추가공사대금

채권 57,582,978원(= 104,493,525원 - 46,910,547원)은 2017. 11. 28. 모두 이행기가

도래하여 같은 날 상계적상에 있었고, 앞서 살핀 대로 피고의 상계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2021. 4.



16.자 반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같은 날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따라서 위 지체상금채권 중 57,582,978원과 원고의 추가공사대금 채권은 위

상계적상일에 소급하여 대등액 범위에서 상계로 모두 소멸하였다.

다. 소결

그렇다면 원고는 피고에게 21,099,173원[이 사건 제2공사에 관한 지체상금채권 17,217,022원{=

74,800,000원 - 57,582,978원(= 104,493,525원 - 46,910,547원)} + 이 사건 제1공사에 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 3,882,151원(= 7,795,517원 - 3,913,366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이 원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9. 12. 19.부터 원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12. 2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2017. 11. 28.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지체상금채무와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날부터 지체책임을 지는데, 피고가 이 사건 반소장

부본의 송달 이전에 원고에 대하여 이행청구를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2017. 11.

28.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반소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반소 청구와

원고의 본소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윤도근

판사이승연

판사김동호

별지

1) 감정인 F 작성의 2020. 7. 9.자 하자감정서에는 3,245,57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28/270쪽), 공사원가계산서 중 해당 부분(30/270쪽)과 대조해 볼 때 3,542,570원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2) 감정인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은 공사비 합계를 226,954,256원으로 산출하였으나(2019.

8. 12.자 감정서 69/220쪽), 226,951,856원의 오기임이 계산상 명백하고, 위 금원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이 249,649,681원이다.

3) 피고는 원고의 추가공사과정에서 감액된 부분 외에도 배관교체로 인한 손해도 추가공사비에서

공제하고,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장차 상계하겠다고 주장하였다가(2019. 9. 25.자

준비서면), 2021. 4. 16.자 반소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로 지체상금과 하자보수비에서

추가공사비를 뺀 잔액을 반소로 구하고 있는바, 피고의 주장을 원고의 추가공사대금채권과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지체상금 채권 및 하자에 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주장으로 본다.

4) 감정인이 산출한 추가공사비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이 명백하다(2019. 8. 12.자

감정서 71~73/220쪽 참조).

5) 피고의 공제 주장(2019. 9. 25.자 준비서면, 2019. 12. 16.자 준비서면, 2021. 2. 19.자

준비서면, 2021. 4. 16.자 반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 대하여 원고는 다툰 바 없다.

6) 피고의 배관 관련 손해 주장(2019. 9. 25.자 준비서면, 2019. 12. 16.자 준비서면, 2021. 2.

19.자 준비서면, 2021. 4. 16.자 반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 대하여 원고는 다툰 바

없다.


